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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1989. 7. 21. 89헌마38 전원재판부)
[판례집 1권, 131~154]

【판시사항】

      상속세법(相續稅法) 제32조의 2 제1항의  위헌여부(違憲與否)

【결정요지】

      상속세법(相續稅法) 제32조의 2 제1항은  형식상(形式上)으로나 

실질적(實質的)으로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에 위배(違背)되지 아니

하고, 위  규정(規定)이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原則)에 대한  예외(例

外) 내지는 특례(特例)를 둔 것만으로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에 위

배(違背)되지도 않는다. 다만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에는 무차별(無差別)

한  증여의제(贈與擬制)로 인한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으므로  예외

적으로 조세회피(租稅回避)의 목적(目的)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贈與)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한, 

헌법(憲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 및 헌법(憲法) 

제11조의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에 위배(違背)되지 않는다.

      재판관 조규광의 보충의견(補充意見)

주문(主文) ……로 해석(解釋)하는 한, 헌법(憲法)에  위반(違反)

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의 취지는  상속세법(相續稅法) 제32조의 2

제1항에 관한 다의적(多意的)인 해석가능성(解釋可能性) 중(中) 한정축소

해석(限定縮小解釋)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한 합헌적(合憲的) 의미(意味)

를  천명(闡明)한 것이며 그 의미(意味)를 넘어선  확대해석(擴大解釋)은 

바로 헌법(憲法)에 합치(合致)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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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관 변정수, 김진우의 반대의견(反對意見)

상속세법(相續稅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規定)은  실질적 조

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를 규정(規定)한 헌법(憲法) 제38조, 제59조에 

위반(違反)되는 규정(規定)이며  법률문언(法律文言)이 한가지 뜻으로 밖

에 해석(解釋)할 여지가  없어 달리 헌법합치적(憲法合致的) 해석(解釋)

을 할 수 없는  위헌법률(違憲法律)이다.

청구인        김○훈

대리인 변호사 김창욱 외 1인

관련소송사건  대법원 88누5464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89부1 위헌제청신청

【참조조문】

상속세법 (相續稅法 ) 제32조의 2 (제 (第 )3자 (者 )명의 (名義 )로 등기 (登記 )
등을 한 재산 (財産 )에 대한 증여의제 (贈與擬制 )) ① 권리 (權利 )의 이전 (移
轉 )이나 그 행사 (行使 )에 등기 (登記 )․등록 (登錄 )․명의개서 (名義改書 ) 등
(이하 등기 (登記 )등이라 한다 )을 요하는 재산 (財産 )에 있어서 실질소
유자 (實質所有者 )와 명의자 (名義者 )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國稅基
本法 ) 제14조의 규정 (規定 )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 (名義者 )로 등기 (登記 ) 등
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 (實質所有者 )가 그 명의자 (名義者 )에게 증여 (贈與 )
한 것으로 본다 .

② 생략
헌법 (憲法 ) 제38조 , 제59조 , 제11조 제1항
국세기본법 (國稅基本法 ) 제3조 (세법 (稅法 )등과의관계 ) ① 이 법 (法 )은 

세법 (稅法 )에 우선 (優先 )하여 적용 (適用 )한다 . 다만 , 세법 (稅法 )이 이 법
(法 ) 제2장 제1절 , 제3장 제2절․제3절 및 제5절 , 제5장 제1절 , 제6장 제51
조 (조세감면규제법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환급 (還給 )에 한한다 )와 제8장
에 대한 특례규정 (特例規定 )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 (稅法 )이 정하
는 바에 의한다 .

② 생략
국세기본법 (國稅基本法 ) 제14조 (실질과세 (實質課稅 )) ① 과세 (課稅 )의 

대상 (對象 )이 되는 소득 (所得 )․수익 (收益 )․재산 (財産 )․행위 (行爲 ) 또는 
거래 (去來 )의 귀속 (歸屬 )이 명의 (名義 )일 뿐이고 사실상 (事實上 ) 귀속 (歸
屬 )되는 자 (者 )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事實上 ) 귀속 (歸屬 )되는 자 (者 )
를 납세의무자 (納稅義務者 )로하여 세법 (稅法 )을 적용 (適用 )한다 .

② 세법 (稅法 )중 과세표준 (課稅標準 )의 계산 (計算 )에 관한 규정 (規
定 )은 소득 (所得 )․수익 (收益 )․재산 (財産 )․행위 (行爲 ) 또는 거래 (去來 )
의 명칭 (名稱 )이나 형식 (形式 )에 불구 (不拘 )하고 그 실질내용 (實質內容 )에 
따라 적용 (適用 )한다 .

헌법재판소법 (憲法裁判所法 ) 제41조 (위헌여부심판 (違憲與否審判 )의 
제청 (提請 )) ① 법률 (法律 )이 헌법 (憲法 )에 위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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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부가 재판 (裁判 )의 전제 (前提 )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 (事件 )을 담당하

는 법원 (法院 )(군사법원 (軍事法院 )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은 직권 (職權 )

또는 당사자 (當事者 )의 신청 (申請 )에 의한 결정 (決定 )으로 헌법재판소 (憲

法裁判所 )에 위헌여부 (違憲與否 )의 심판 (審判 )을 제청 (提請 )한다 .

②～⑤ 생략

헌법재판소법 (憲法裁判所法 ) 제68조 제2항

【주    문】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1981.12.31. 법률 제3474호  개정)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

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의 적법성

가. (사건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1) 청구인은  1982.4.14.부터 같

은해 7.8.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 도봉구 ○○동 466 전 1,306평방미터

외 6필의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길○관 외 2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

기를 받았다가  1982.5.8.부터 1984.8.27.까지 사이에 위 토지들에 대하여  

청구외 ○○석유주식회사외 2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2)

청구외 용산세무서장은 1985.10.1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토지

들에 관하여 위와같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증여로  간주된다고 하여 증여세 금 

210,579,410원 및 그 방위세 금  38,287,16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 (3)

청구인은 그가 위  토지들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은 

원래 청구외  ○○석유주식회사가 위 길○관 등으로부터 위 토지들을 

매수한  것인데, 농지매매증명의 취득곤란 및 매도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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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 기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위 회사가 일단 그 대

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가 얼마 후에 위 회사등 앞으

로  다시 등기이전한 것이므로, 증여의제(贈與擬制)를 전제로 한  증여

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위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증

여세 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4) 청구인은 1988.3.30.

위 소송(서울고등법원 87구334)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

고 그 상고사건에서 위  상속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

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여 대법원에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며, 대법원은 같은해 2.15. 청구인의  위헌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및 (5) 청구인은 같은해 2.23. 위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고, 같은 해 3.3.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구하

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의 적법성)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 

및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

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

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고,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

률심판의 제청을 기각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

로부터 14일 이내에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직접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

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규정한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

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정기간 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으로 인

정되고, 달리 그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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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등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 목적은 실질적으로는 재

산의 증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의  형식을 빌어 조세회피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토

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양도소득세의 과중한 부담 등을 이유

로 법인에의 등기 이전을  기피하기 때문에, 부득이 일단 개인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다시  법인명의로 환원한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의 경우

에도, 무차별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

고  경제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

둘째, 위 상속세법 규정이 아무리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제

정된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조세입법은 재산권의 보장 및  경제적 차별

의 금지를 규정한 헌법규정의 제약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

로, 이러한 제약을 일탈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하여 경제적 실질

을 무시한 채 과세하도록 한 위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셋째, 명의신탁제도는 판례에 의하여 그 유효성이 확고하게  인

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질서(私法秩序)의 일부로서  확실하게 정

착되고 있으므로, 세법에서 모든 명의신탁을  획일적으로 증여의제하는 

것은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들어  국법질서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교란

하는 부당한 입법이다.

넷째, 단순한 명의대여에 의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 

전부를 무차별적으로 증여로 보는데 반하여,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

우에는 그 신탁의 이익만을 증여로 보며, 근친자간의 증여의제의 경우

에도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상속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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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다섯째,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수증자가 수증재산

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환원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같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실질소유권과는 전혀 관

계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을 모두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

나.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이 사건 심판에 있어서 이해관계기

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무부장관과 헌법재판소법 제74조에 의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등기공무원의 실질심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는 우리

나라 부동산 등기체제 아래에서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자기의 재산을 제

3자 명의로 분산함으로써 상속세 등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필요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헌법정신

에 합치되는 입법이다.

둘째, 위 상속세법 규정은 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방법 등 

중요한 과세요건을 모두 법률로 정하고 있어 형식상으로 조세법률주의

에 어긋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

하는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

이 어떠하든 외부적으로는 명의상의 소유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그 권리의 내용이 되는 경제적 이익이 명의자에게 귀속하고 있는 것으

로 보여지는 바, 이러한 경우에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할 것인가는 기본

적으로 조세 입법정책적 판단 사항이므로,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영역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면서 조세회피현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도 조세법률주의 정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셋째, 실질과세의 원칙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능력에 맞는 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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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세부담을 과하려는 과세입법 및 세법 적용상의 원칙이나, 거래의 

형태에 따라서는 실질상의 귀속자보다 명목상의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각 세법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

한 특례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위 상속세법 규정도 그러한 필요

에 따라 특례를 둔 것으로서 헌법위반이 될 수 없다.

넷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은 일반적인 거래의 실상을 감안

하여 증여에 관한 원상회복 행위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

기 위한 입법정책상의 필요에 의한 규정이고, 그 규정은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에 관한 원상회복 행위에 대하여 동등하게 적용

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32조의2 제1항 과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

3. 위헌여부에 관한 판단

가. (심판의 대상 및 범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이하 다만 위 법률조항이라 

한다)인 바, 위 법률조항은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전문개정(全文

改正)되어 1982.1.1.부터 시행된 이른바 제3자 명의의 등기 등에 대한 증

여의제 조항이다. 위 법률조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

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조항의 취지는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관하여 실질소유

자와 명의자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불구하고 

증여로 의제하겠다는 것으로, 위 법률조항은 명의신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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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법상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까지 희생시키면서 그러한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내지 조세포탈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 입법의도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위 법률조항은 위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에서 청구

인과 이해관계기관 등은 주로 재산권보장 또는 경제적 차별금지에 관한 

헌법규정이나 조세법률주의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관련하여 헌법위반 

여부에 관한 주장 또는 의견을 펴고 있으나, 이는 결국 조세입법에 관

한 헌법상의 2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학자에 따라서는 조세공평주의․공평과세의 원칙 등으로 불려지기도 

한다)와의 관계에서 헌법위반 여부를 거론하는 것이라고 이해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2가지 관점으로 문제점을 집약하여 판단한다. 다만, 청구

인과 이해관계 기관 등은 그 밖에도 사법질서와 조세법과의 관계, 상속

세법 규정 상호간의 불균형 내지 모순 등 헌법위반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입법론 또는 해석론을 거론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위 법률

조항의 헌법위반 여부에 국한하여 판단한다.

나.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먼저,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에서 

위 법률조항의 헌법위반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다.

우리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였고, 제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와 함께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법률의 

근거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이른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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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삼고 있는 바, 먼저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 보

장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간․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

수절차를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

다는 것이 과세요건 법정주의이고, 또한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

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명

확하고, 일의적(一義的)이어야 한다는 것이 과세요건 명확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헌법규정들에 근거한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

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

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위 법률조항은 (1) 과세물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고 하여 등이

라는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2) 과세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고 하여 행위 또는 거래의 결과만

을 중시하고,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유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며, (3) 증여의제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 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

으로 본다라고 하여 대상 재산의 전체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인지, 아니면 신탁의 이익 기타 특정가액만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인지가 불명확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의 법정주의 또는 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삼는다고 하지만, 조세법의 특수성 또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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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기술상의 제약성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조세법의 주된 규율대상은 경제적 현상인데, 이러한 경제적 현상은 

천차만별(千差萬別)하고 그 생성․변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아무리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을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법률로 조세에 관한 사항을 빠

짐없이 망라하여 완결적(完結的)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한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위 법률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세요건의 법정주의나 명확주의에 정

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합헌적 해석을 통하여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1) 먼저 위 법률조항이 과세물건을 규정함

에 있어서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종래의 대법원 또는 하

급심의 판례나, 재무부 또는 국세청의 운영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위 법률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동산, 입목, 자동차, 선박,

중기, 무체재산권, 주권, 사채권(社債權)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

사에 있어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

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라고 한정하든지 또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또한 위 법률조항이 과세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문면상 얼핏보면 행위 또는 거래의 결과만을 중시한 듯하나, 증

여세는 재산의 수증(受贈)이라는 권리의 취득․변경 또는 재화(財貨)의 

이전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조세라는 점과, 그 법률조항의 후단에서 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위 법률조항은 행위 또는 거래의 결과만을 중시한 

것이 아니라,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의 행위를 통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을 과세요건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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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위 법률조항이 증여의제의 범위에 관하여 다소 불명확한 표현을 하

고 있으나,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소유라는 개념을 강조하

고 있는 점을 미루어보면, 그 증여의제의 범위는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위 법률조항은 납세의무자․과세대상․과세방법 등 중요

한 과세요건을 모두 법률로 정하고 있어 형식상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

칙에 어긋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적어도 외부적으로는 명

의상의 소유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도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규정내용

에서 다소 불명확하고 결과에 치중한 듯한 표현을 하고 있는 점은 입법

목적에 비추어 축소해석 또는 한정해석을 한다면, 헌법이 보장한 조세

법률주의의 이념인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나 법적 안정성 내지 예측가능

성을 크게 해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 (조세평등주의와의 관계) 다음, 조세평등주의와의 관계에서 

위 법률조항의 헌법위반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다.

우리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

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조세평등주의는 위 헌법규정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

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조세

입법(租稅立法)을 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법을 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도 모든 국민을 평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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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취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을 실현하

기 위한 법 제도의 하나가 바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한 실질과세

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租稅正義)

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평등주의 및 그 파생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

어 볼 때,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위 법률조항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

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그 원인이나 

내부관계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겠

다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 내지 특례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전제가 되는 조세평등주의 내지 조세정의의 헌법정신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 즉, 등기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하는 경우는 주로 명의신탁의 경우일 것인데, 명의신탁을 일률

적으로 증여로 의제하려면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 증여의 은폐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거나, 명의신탁의 경제적 실질이 증여와 같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명의신탁이 전반적으로 증여의 은

폐수단으로 악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명의신탁의 수탁자는 형식상의 

소유명의만을 보유한데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

하지 못하는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인 경우도 없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모든 명의신탁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 

내지 특례라고 할 수 있는 증여의제 제도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여 과

세하겠다는 것이라면,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과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세평등주의와 그 실현수단인 실질과

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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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회피의 방지 또는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 

내지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상의 형식과 경제

적 실질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그 경제적 실질을 추구하여 그에 

과세함으로써 조세를 공평하게 부과하겠다는 것이나 거기서 말하는 실

질의 의미가 반드시 명확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형식상의 외관이나 명목에 치중하여 과세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한 과세

를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에 부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

문에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에 규정한 실

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단행세법(單行稅法)에서 규정할 수 있도

록 길을 터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위 법률조항은 

이미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

용되는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

법상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희생시키면서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내지 조세포탈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 그 입법의도

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토지 등의 재산권이 대가의 지급없이 이전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증여인 경우도 있고 신탁인 경우도 있으며, 부득

이한 사정으로 인한 명의신탁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증

여의 은폐수단으로 명의신탁이 이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증여

의 은폐수단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일단 가장된 

법률관계를 취하였다가 그것이 과세관청에 포착되면 조세를 납부하고,

조세 시효기간 중에 포착되지 않으면 조세를 포탈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과세관청의 제한된 인원과 능력으로 일일이 포착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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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위 법률조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

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 내지 특례를 둔 것으로 이해된

다. 그렇다면 위 법률조항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설정한 것

만으로 위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증여의 은폐

수단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도 증여로 의제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위헌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은 있어야 할 것이다.

라. (합헌해석의 필요성)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된 위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에 비추

어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 더구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의 불일치라는 

결과만을 중시하여 모든 경우를 막론하고 무차별적으로 증여의제하는 

것은 재산권보장의 원리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명의신탁이 증여의 은폐수단으로 악용되는 조세현실을 방치할 수도 없

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의 설정이 전혀 금지되는 것도 아

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래 대법원은 위 법률조항이 헌법의 정신에 배치

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도,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

의 또는 의사소통이 없는 경우나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

인 경우에는 위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와 국세청에서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개인명의의 중간

등기를 거쳐 법인 앞으로 다시 등기한 경우, 사실상 법인이 직접 취득

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실

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될 때에는,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

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례 및 과세관청의 태도는 조세

회피의 방지를 위하여 위 법률조항의 합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소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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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증여의제 조항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한 축소해석의 시도(試圖)라고 보여진다.

결국 위 법률조항은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

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의 원칙까지 배제하면서 획일적인 증여

의제 제도를 마련한 것이지만, 명의신탁 제도는 판례에 의하여 그 유효

성이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질서의 일부로서 정착되고 있으므

로, 전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

부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명의신탁의 형식을 빌린 경우에도 무

차별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재산권보장을 전제로 한 조세법률주의 

또는 평등의 원칙을 전제로 한 조세평등주의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결

과를 낳을 염려가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에 대한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해석(合憲解釋)을 하여야 한

다. 왜냐하면 국가의 법질서는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여 그 가치질서에 

의하여 지배되는 통일체를 형성하는 것이며 그러한 통일체내에서 상위

규범은 하위규범의 효력근거가 되는 동시에 해석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헌법은 법률에 대하여 형식적인 효력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내용적

인 합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심

판의 대상인 위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규정한 헌

법정신에 위배될 소지도 없지 않지만,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당위성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특례설정의 가능

성을 고려하여 합헌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

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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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

여한 것으로 해석하되, 예외적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를 다르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

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그와 같은 사정은 납세의무자가 적극

적으로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위 법률조

항을 위와 같이 합헌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

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입법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등으로 인한 실질소유자와 명의

자의 불일치에 대하여 증여의제제도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헌법위반의 소지도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1981.12.31. 법률 

제3474호 개정)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

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

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해석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중 재판관 조규광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과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의 반대의견이 있은 외에는 나머

지 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5. 재판관 조규광의 보충의견

1. 이 사건 판단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전제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적용하게 될 법률의 합헌성 여부

가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이 되었을 경우, 전제사건과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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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하에서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을 살펴 부분적으로는 합헌이고 부

분적으로는 위헌으로 판단되는 등 다의적인 해석 가능성이 생길 때 헌

법재판소는 일반적인 해석작용이 용인되는 범위내에서 어느 해석 가능

성이 가장 헌법에 합치되는가를 가려 한정축소적 해석방법을 통하여 합

헌적인 일정한 범위내의 의미내용을 확정하여 이것이 그 법률의 본래적

인 의미라고 말할 수 있고(따라서 그 이외의 해석가능성은 위헌임을 지

시),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합헌적인 한정축소 해석의 타당영

역 밖에 있는 사안례에까지 법률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법률의 문언자체는 그대로 둔 채 한정조항을 붙여 한정적(질적)

위헌의 선언을 할 수도 있다.

이 사건 머리에 적은 주문 ……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

지 아니한다라는 문귀의 취지는 이유란에서 밝혀졌듯이 상속세법 제

32조의 2 제1항에 관한 다의적인 해석가능성 중 한정 축소해석을 통하

여 얻어진 일정한 합헌적 의미를 천명한 것이며 그 의미를 넘어선 확대

해석은 바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다는 뜻

이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방법으로 즉 합헌적 한정 축소해석이 지닌 의

미내용을 벗어난 영역에 속하는 사안례에까지 법률적용의 폭을 확대하

는 것을 막기 위하여 …… 경우에도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라고 정반대의 말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합헌으

로 해석하는 의미 밖의 영역에 속하는 사안례군에까지 법률의 적용범위

를 넓힐 수 없으며 그러한 뜻에서 당해 법률의 적용범위를 정당한 해석

선내로 좁히는 한정적 위헌을 선언하는 것이다.

합헌적인 한정축소 해석은 위헌적인 해석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

적용을 소극적으로 배제하고, 적용범위의 축소에 의한 한정적 위헌선언

은 위헌적인 법적용 영역과 그에 상응하는 해석가능성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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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배제한다는 뜻에서 차이가 있을 뿐 이 사건에 관한 한 다같이 

본질적으로는 일종의 부분적 위헌선언이며 그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 아

니다. 다만 양자는 법문의미가 미치는 사정거리를 파악하는 관점, 법문

의미의 평가에 대한 접근방법 그리고 개개 헌법재판 사건에서의 실무적

인 적의성 등에 따라 그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호할 수 있을 따름이거니

와 헌법 규범질서의 전체적인 통일성과 조화성으로 보아 의심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합헌적 해석이 우선한다는 법칙과 충격적인 위헌선언은 가

급적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반적인 고려가 있을 따름이다.

이 사건 판단에는 한정축소적 합헌해석방법을 취하여 머리주문과 

같은 표현을 할 수도 있고, 한정적 위헌 선언방법을 택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

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일정한 사안례군을 법률의 적용범위로부터 제외시킬 수도 있다.

2. 명의신탁이 행정법규상의 제반규제를 회피키 위하여 이용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고 이들 중 그것이 건전한 사회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 등 명의신탁을 악용하는 것은 법의 보

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 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의 방법으로 제재 시정하여야 할 문

제이고 그 해결방법을 본질적으로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상속세법의 적

용으로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의 반대의견

1. 우리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

항은 헌법 합치적 해석을 할 여지가 없는 단순 위헌법률이라고 본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

를 진다라고 하였고,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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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라고 하였는데 위 두 개의 규정은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를 선언하는 규정이다.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법치주

의 적용은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적생활의 안정

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인 바,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

의 목적과 내용 또한 헌법이념에 부합하는 등 정의에 합치되는 것이라

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하여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선언하

는 조세법치주의는 이러한 실질적 법치주의를 뜻하는 것이므로 조세에 

관한 법률도 그 목적이나 내용이 헌법이념과 정의에 합치되는 것이 아

니면 아니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위헌법률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

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

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들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던 간에 즉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었거나 없었거나, 신탁법상의 신탁이 설정되었거나 아니면 단

순한 명의신탁이었거나 간에 그들간에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

는 것으로 보아 설사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가 제시되더라도 그에 상관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고 그에 관하여 다툴 여지를 봉쇄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을 둔 목적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들간의 법률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를 하였으면서도 명

의신탁을 가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거나 자기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분

산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이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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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

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여기에 해

당되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명의신탁 제도는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널리 

통용되어 옴으로써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사법질서의 하나로 정착된 제

도이며 그것이 이용되어 온 사례를 본다면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 그런것이 아니고 다만 생활의 편의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공인된 위 제도가 혹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를 모조리 증여로 의제하여 버리는 것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선

의의 국민에게까지도 근거없는 증여세 의무를 부담시키고 그에 대한 재

판청구마저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어서 아무리 그 목적이 조세회피 방

지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지나쳐 모든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

청구권을 평등하게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부득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

우라도 그것을 최소한도로 그치게 하려는 헌법이념에 반한다. 따라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실질적 조세법치주의를 규정한 헌

법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되는 규정이며, 달리 헌법 합치적 해석을 할 

수 없는 위헌법률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2. 가) 다수의견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그 내용

이 과세대상, 과세요건, 증여로 의제되는 범위 등에 있어 불명확하여 조

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조세평등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

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도 조세정의의 

헌법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또한 명의신탁제도는 판례에 의하여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질서의 일부로서 정착되고 

있으므로 전혀 조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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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 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명의신탁의 형식을 빌린 경우에도 무차별적으

로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재산권보장을 전제로 한 조세법률주의 또는 평

등의 원칙을 전제로 한 조세평등주의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소지도 없

지 않다. 그러나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당

위성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특례설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헌해

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조세회피

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그와 같은 사정은 납세의무자가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위헌의 소지도 없어지고 명의신탁이 조세회

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요약된다.

나) 그러나 다수의견에는 다음과 같이 위법․부당한 점이 있다.

첫째, 법률은 될 수 있으면 헌법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

다는 점에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헌법 합치적 해석은 그 

법률문언의 뜻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다의적(多義的)으로 해석될 수 있

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지 법률문언이 뚜렷하여 한가지 뜻으로 밖에 해

석할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헌법 합치적 해석은 불가능하며 이 때에는 

입법기관이 법률을 개정함으로써만이 위헌 요소를 없앨 수 있는 것이

다.

그런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앞서 1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률문언 내용으로 보아서나 입법취지로 보아서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들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던간에 즉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었거나 없었거나, 신탁법상의 신탁이 설정되었거나 

아니면 단순한 명의신탁이었거나 간에, 조세 회피의 목적 유무에 상관

없이 그들간에 그 등기 등을 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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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설사 다른 주장 입증이 있더라도 그에 

상관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인 것이 너무도 뚜렷하여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법률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 너무도 뚜렷한 위 규정을 가지고 

주문과 같이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른바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주문은 명확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

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

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

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는 결정주문은 결국 위 법률이 위

와같이 해석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한도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는 것이므로 다른 한편으로는 위 법률이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질소유

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

는 한 위 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도 되어 매우 불명확한 결정

주문이어서 위 법률이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에 대하여 명백한 대답을 아니하고 법률해석에 따라서 합헌으

로도 되고 위헌으로도 될 수 있다는 애매한 대답을 한 것이 되어 헌법

재판소가 위헌여부의 결정을 회피하였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

다. 다수의견은 위 법률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

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냐의 점은 문제로 삼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은 해석을 하면 설사 그것이 근거없는 해석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해석에 기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우리 법제는, 헌법재판소의 모든 재판(위헌결정이건, 합헌

결정이건)이 법원과 행정기관 등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할뿐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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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의 집행권 까지도 가지고 있고 또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도 심판권을 갖는 서독(西獨) 등 외국제도와는 달리 위헌결정에 

한하여 기속력을 인정하고(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헌법재판소에 

재판의 집행권도 없으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러한 제도 아래서 우리 헌법재판

소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기속력이 있는 것인지 조차 의

심스럽고, 서독 등 외국 헌법재판소에서나 하는 주문과 같은 조건부 합

헌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셋째, 다수의견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라고만 하여 

회피대상의 조세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조세를 그 대상에 포함시켰

는데 만약 조세관청에서 위 문구를 확대 해석한다면 조세회피 목적없는 

명의신탁은 거의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다수의견이 어떠한 실익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수의견이 위 법률규정의 위헌성을 시인하

면서도 주문과 같은 변칙적 결정을 한 것은 단순위헌결정을 하였을 경

우에 있어서의 법의 공백을 염려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같은 법률이 

없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을 가장한 증여 등에 대하여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얼마든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다수의견의 염

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리에도 맞지 않고 실정법에 비추어도 

문제가 있는 다수의견에는 찬동할 수 없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은 세수증대와 조세행정의 편의만을 위한 나머지 국민의 기본권을 염두

에 두지 아니한 위헌법률이고 헌법 합치적 해석의 여지도 없는 법률이

므로 마땅히 위헌선언이 되어야 한다.

3. 명의신탁 제도가 공인된 사법질서의 하나인 현실에 비추어 실

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것이 명의신탁이라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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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면 조세회피 목적 유무와는 관계없이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하여

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둔 목적이 실질소유자와 명

의자가 다른 경우 그들간의 법률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를 하였으면서도 명의신탁을 가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거나 

자기재산을 제3자 명의로 분산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예상

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처럼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모든 경우를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

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선의의 명의신탁제도 이용자에게 반증제시 기

회나 재판받을 기회마저 주지 않고 억울한 세금을 물릴 것이 아니라,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개정하여 반

증제시 기회와 재판받을 기회를 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제한을 최소한

에서 그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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